
수    신 : 제 언론  법조부, 사회부 기자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담당: 이수연 간사, 522-7284)

제    목 :
[취재협조요청]<2018. 2. 9.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대

한 민변 입장 

전송일자 : 2018. 2. 6.

전송매수 : 총 3 쪽

[취재협조요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민변 변호사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기자회견

2018. 2. 7. (수) 14시/서초동 민변 대회의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법무부는 우리 모임 소속 김인숙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이하 ‘우리 모임 회원들’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2018년 2월 9일 금요일 오

전 10시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차관 회의실에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통보하였습니다.

3. 법무부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징계혐의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의 월권행위로서 법치주의에 반하고 변호사 자치권을 침해하는 위법

무효의 처사입니다.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대한변협회장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두 

차례 징계개시신청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징계혐의

는 징계절차를 개시조차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실무근임이 확인됨으로써 

그 징계절차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g

전자우편 dhlee@minbyun.or.kr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한 변호사회의 최종적인 징계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변호사법상 검찰이 더 이상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

을 제기할 수 없기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징계혐의와 관련하여 아무런 심의 의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지난 정권 시절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검찰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위법무효의 징계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 정권 시절 내려진 자신의 위법 무효

의 징계절차 개시결정의 잘못을 시정하여 변호사회의 정당한 결정을 존중하

고 그 자치권을 보장할 대신 오히려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다시금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위법한 징계절차를 강행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4. 더욱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대상으로 하겠다는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징계혐의라는 것은 애시당초 검찰의 사실상 ‘무고’에 해

당하는 징계개시신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의한 정권에 맞서 인권옹호에 

앞장선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국정농단 정권과 그 시녀 노릇을 한 검찰이 터

무니없는 징계사유를 내세워 정당한 변론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징계를 기

획하고 집행한 것입니다.

지난 정권 시절 검찰의 적폐를 청산할 감독 책임이 있는 법무부로서는 법무

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법무효의 징계절차를 강행할 것이 아니

라,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악의적이고 보복적인 징계 탄압에 관여한 청와

대, 법무부 및 검찰에 대한 위법한 징계 시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책

벌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번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우리 모임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

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시 및 장소: 2018. 2. 7.(수) 오후 2시 / 민변 대회의실



* 순서 

사회 _ 정병욱 변호사

1. 경과보고 _ 정병욱 변호사

2. 규탄발언 1. 김인숙 변호사(당사자)

3. 규탄발언 2. 김희수 변호사(당사자)

4. 규탄발언 3. 장경욱 변호사(당사자)

5. 성명서 낭독 

6. 질의응답

2018. 2.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